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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      문

1.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 



  가. 이 사건 본소 중 470,068,5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9,835,427원에 대한 

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

금의 지급을 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 

  나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29,835,427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6. 8.부

터 2022. 8. 25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  다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5,887,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9. 29.부

터 2022. 8. 25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

  라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

두 기각한다. 

2.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8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

원고)가 각각 부담한다. 

3. 제1의 나,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  가. 본소

   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

689,748,955원과 그중 509,999,7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, 

179,749,255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



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  나. 반소

    원고는 피고에게 150,000,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

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  가. 원고

  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

구한다. 

  나. 피고

  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.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

구한다. 

이      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 

1. 기초사실

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

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  가.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

    1) 당사자의 주장 요지



준공정산 합의서

 이 사건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한다. 

3. 준공정산금액 : 1,643,248,000원(V.A.T.포함)

4. 준공정산서상 유보금액 150,000,000원은 준공정산서 내용에 준한다.

5. 공사기간 : 2016. 2. 11.부터 본 공사 준공검사일까지로 한다.

6. 하자보수책임기간 : 각 공정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을 적용한다.

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하자

보수비 상당 499,904,024원1)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

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써 하자보수를 포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

원고의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 

    2) 인정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

유 제2의 가. 2)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

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 

<고쳐 쓰는 부분>

○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”이에 따라“부터 제15행 위 글상자까지를 삭제한다. 

○ 제1심판결문 제8쪽의 글상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 

『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고 합의안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

유로 이를 거절하였고, F는 2017. 9. 17.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초안(이하 ‘이 사

건 피고 합의안’이라고 한다)을 작성하여 H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(을 제7호증).

1) 별지 [표-1 내지 4] 기재 보수비 합계액은 446,951,342원(= 236,383,506원 + 180,486,584원 + 21,565,953원 + 
8,515,299원)인데, 원고는 별지 [표-1] 중 항목-41의 보수비를 726,247원, [표-2] 중 항목-71, 76, 77, 91, 103의 
각 보수비를 각 15,460,778원, 27,033,612원, 5,830,948원, 53,635,809원, 7,505,547원 합계 110,192,941원이라고 
주장하면서 위 각 항목의 별지 기재 보수비 합계액 57,240,259원(= 582,144원 + 0원 + 9,009,971원 + 2,817,300
원 + 39,110,296원 + 5,720,548원)과의 차액인 52,952,682원(=110,192,941원 – 57,240,259원)을 더하여 손해배상
을 구한다. 



 상기와 같이 준공정산합의 내용대로 상호 이행하고, 이후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

및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,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. 

』

    3) 판단

가)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

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.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

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

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

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·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

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, 가급적 소극적 입장

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

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

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(대법

원 2019. 8. 14.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).

나) 위 인정사실과 갑 제37, 42호증, 을 제1, 17, 19, 35, 39호증의 각 기재 및 

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피고는  

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시

공된 부분 즉,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및 변경 시공 하자를 공사대금 정산과 함께 이 

사건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 이에 대하여는 더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부제소합의를 하

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다만, 피고의 시공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 즉, 부실시공 하자의 

경우, 원고와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가 이루어진다고 인

식하여 이를 부제소합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, 이 사건 합의의 내용



과 그 경위, 이 사건 합의 전후의 원고와 피고의 태도, 그 법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보더

라도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

①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제목이 ‘준공정산 합의서’이나, 그 내용은 공사대금 정

산과 지급, 건물 준공뿐만 아니라 ‘하자보수’, ‘특약’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, 각 항

목마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, 마지막 ‘특약’ 항목에

는 ‘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민, 형사상 이의를 제기

하지 않기로 한다’는 부제소합의가 기재되어 있다. 이러한 이 사건 합의서 문언 상 이 

사건 합의서 기재 항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서 하자

보수도 일응 부제소합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

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공사대금 정산이나 준공뿐만 아

니라 하자보수까지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 논의를 하였다. 이는 이 사건 원고 합의안

에 ‘하자보수공사의 건과 관련한 민, 형사상 법적 분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한다’고 기

재되어 있고, 이 사건 피고 합의안에 ‘하자보수책임기간 : 각 공정 법적 하자 보수 기

간을 적용한다’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. 

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직접 작업 지시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

관여하였고, 이 사건 합의 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감 점검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

여러 차례에 걸쳐 미시공 부분과 보완시공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보완

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공사 중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되었거나 시

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. 

④ 원고는 별지 [표-1], [표-2] 기재와 같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하

자라고 주장하나, 위 ③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합의 시 위 부분을 알았거나 



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.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시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설계도면과 

달리 시공된 부분 등으로 인하여 실 시공 물량이 계약 물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

면서 공사대금을 실 시공 물량대로 산정하여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고, 이에 따라 이 

사건 합의 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실 시공 

물량대로 정산할 것을 약정하기까지 하였는바,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시 설계

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다.  

더욱이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된 부분은 피고로서는 추가공사 또는 공사대

금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대금 정산과도 관련 있으므로, 단순히 하자

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.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전까지 실 시공 물량에 따른 

정산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급계

약상 약정 물량과 실 시공 물량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

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잔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

건물의 대지를 가압류하기도 하였는바, 피고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시

공된 부분을 공사대금 정산의 문제로 인식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

다. 즉,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합의 시까지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설계도

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과 이에 따른 시공 물량 차이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, 결국 이러

한 분쟁을 종결하는 의미에서 유보금 150,000,000원 외의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과 

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합의하고,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

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이다.

⑤ 한편,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시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이 시공한 부분

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, 이 사



건 합의 전날에는 ‘하자보수책임기간 : 각 공정 법적 하자 보수 기간을 적용한다’는 내

용의 이 사건 피고 합의안을 원고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다.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이 

사건 피고 합의안을 주고받은 다음 날 이 사건 피고 합의안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

합의를 하였으므로,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시공 부분의 부실시공 하자에 

대하여는 이 사건 피고 합의안처럼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보수가 

이루어진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이 사건 합의 시까지의 피고의 태도로 인

하여, 특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면 피고에게 부실시공 하자의 보수를 

더는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. 

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시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8. 3. 20. 피고

에게 ‘기존 미 보수 하자 및 신규 하자보수 촉구 및 하자보증서 발급 재촉구에 대한 

건’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, 위 문서에는 ‘합의서에 따른 하자보수 및 보완

시공 미시공 리스트’뿐만 아니라 ‘신규 하자 리스트’도 첨부되어 있었다. 이에 대하여 

피고는 ‘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최종적으로 요구한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성

실히 이행하였고, 이후 하자 요청 건에 대하여서는 2018. 3. 28.부터 같은 달 31.까지 

현장 확인 후 향후 처리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며, 원고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 하자보

증서 발급이 가능하다’고 답변하였는바,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

고 여전히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. 그리고 원고와 

피고가 하자보증서 발급을 예정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완전히 면제

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. 

⑦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‘피고는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

부담하므로 원고가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당연 보수에 임할 것이며, 준공정산과 별개로 



피고의 원인으로 인한 하자보수의무를 부정하지 않는다’고 하였다(2018. 9. 11. 자 준

비서면). 

⑧ 원고가 시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기본법 등 

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피고에게 이에 대한 

하자담보책임까지 완전히 면제하여 줄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고, 통상 누수 등 부실시

공 하자는 완공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일정기간

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발생하지도 않은 피고의 

부실시공 하자까지 모두 예상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.

다) 별지 [표-1], [표-2] 기재 하자는, 원고가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주

장하는 부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즉, 부제소합의에 포함되었다고 할 

것이다. 따라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469,822,722원(= 별지 [표-1] 계약도면 

기준 하자의 보수비 236,383,506원 + 별지 [표-2] 사용승인도면 기준 하자의 보수비 

180,486,584원 + 별지 [표-1], [표-2] 중 항목-41, 71, 76, 77, 91, 103의 추가 보수비 

52,952,682원)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제소합의를 위반

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. 

라) 별지 [표-3], [표-4] 기재 하자에 관하여 보건대, 제1심 감정인 N, O의 각 

감정결과, 제1심 법원의 감정인 N, 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

의하면, 별지 [표-3], [표-4] 기재 하자 중 ‘항목-132 : 지하 2층 방화셧터 곰팡이 발생’ 

외의 부분은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누수, 균열 등 부실시공 하자임이 인정된다

(위 ‘항목-132’ 하자의 경우 제1심 감정인 N의 현장 조사 시 원고는 이를 오기라고 주

장하였고, 피고는 이를 피고가 시공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, 앞서 든 



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

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). 이러한 부실시공 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제소합의 

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위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

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 

나아가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, 별지 [표-3] 기재 하자보수비에 대한 

제1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O의 감정결과가 상이하나, 제1심 감정인 

N은 별지 [표-3] 기재 하자 중 상당 부분을 별지 [표-1], [표-2] 기재 하자보수에 포함

된다는 이유로 그 보수비를 산정하지 않아 별지 [표-3] 기재 하자 자체의 보수비를 정

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, 제1심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따라 21,320,128

원(= 21,565,953원 – 항목-132의 하자보수비 245,825원)으로 인정한다(대법원 1992. 4. 

10. 선고 91다44674 판결 참조). 그리고 제1심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

[표-4] 기재 하자의 보수비는 8,515,299원이다.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

원고에게 별지 [표-3](항목-132 제외), [표-4] 기재 하자 보수비 합계 29,835,427원

(=21,320,128원 + 8,515,299원)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

마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

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도급

계약을 체결한 이상, 피고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더라도 특별한 사정

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

는 없다. 다만, 피고가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고, 원고와 피고 사이

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

할 수 있으나(2006. 4. 27. 선고 대법원 2005다63870 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



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또한, 위 나)

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과 달

리 시공되어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

인식하고 있었던 공사대금 정산의 문제로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

타당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

다.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 

바)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9,835,427원과 

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. 6. 8.부터 피고가 

그 이행의무나 존재여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

2022. 8. 25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「소송촉

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

가 있다[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하자보수에 

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

터 지체책임이 있는바(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539 판결 참조), 피고는 그 지

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

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므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

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].

  나.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방, 창호, 석공사의 정산금 청구 

    1)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‘유보금 150,000,000원은 소방, 창호, 석공사시



공분에 물량을 확인 후 정산하여 상호 결산하기로 한다’는 조항(이하 ‘이 사건 조항’이

라 한다)을 두어 소방공사, 창호공사, 석공사(이하 ‘이 사건 각 공사’라 한다)의 경우 추

후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.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의 실제 공

사금액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

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

을 반환하여야 한다. 

    2) 판단

가)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, 31 내지 33, 35호증, 을 제1, 7, 40, 41호증의 

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이 사

건 조항은 원고와 피고가 유보금 1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

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 

약정 즉, 원고가 피고에게 유보금 150,000,000원에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

도급계약금액과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의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[= 

150,000,000원 - (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– 이 사건 각 공사에 

관하여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)]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정산 약

정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

조항으로써 위 차액이 유보금 15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초

과금을 반환하는 것까지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

거도 없다. 

       ① 이 사건 합의서상 150,000,000원의 항목은 ‘합의유보금’으로 원고가 피고에

게 지급해야 할 ‘공사비잔여금’ 1,793,248,000원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는바, 그 문언상 



150,000,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잔여금 중 원고와 피고가 합의

하여 그 지급을 유보한 금원을 의미한다. 

②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시공 물량을 확인한 후 ‘정산’한다고 규

정하고 있다. ‘정산(精算)’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,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원고

와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실제 시공 물량에 따른 공사비를 정밀하게 계산

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. 아래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 경위까

지 더하여 보면,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

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실제 시공 물량을 따져 공사비를 

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에 

기재된 ‘정산’의 의미를 통상의 의미와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. 

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실제 시공 

물량을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대금 정산을 전제로 한 이 

사건 원고 합의안을 제시하였고, 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물량이 감소된 부분도 

있으나 물량이 추가된 부분도 있기에 결국 실공사비가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 차이가 

없으므로 공사대금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

고 합의안을 거부하였다.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입장 차이로 준공 및 공사대금 지급 

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, 이 사건 합의 전날인 2017. 9. 17. 피고의 대표이사 F가 원고

의 실사주인 H에게 ‘유보금 150,000,000원’을 기재한 이 사건 피고 합의안을 제시하고, 

”우리가 정산서 주었으면. 너도 정산한번보자 그리고 니가 설계변경 안했으며는 정산

서 무엇이 필요하내 나가 시킨 것 아니가 배관 스텐으로바뀌것 하고 유리 바뀐것 돌바

뀐 것 이제일큰것 아니가…“라며 이 사건 각 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라 물량 등의 차이



가 크게 발생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다음 날인 2017. 9. 18. 

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.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공사대금

을 실공사비로 정산하자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공사 부분만 실공사비로 정산하는 것

으로,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입장에서 150,000,000원을 이 

사건 각 공사에 관한 실공사비 정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각 입장을 절충함으로써 

성립되었고, 이 사건 합의서 중 이를 반영한 부분이 바로 합의유보금 항목과 이 사건 

조항이다. 

④ 원고와 피고는 합의유보금을 150,000,000원으로 특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

공사에 관한 정산 한도를 150,000,000원으로 설정한 것이다.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

사건 조항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 실공사비의 차액이 

150,000,000원보다 적을 경우 150,000,000원에서 그 차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

피고에게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차액이 150,000,000원을 넘어서는 경우 

그 초과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, 합의유보금이

라는 항목을 설정한 이유나 그 금액을 150,000,000원으로 특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

다. 만일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하였다면, 추후 이 사건 

각 공사 부분은 실공사비로 정산한다고만 규정하거나 정산금이 150,000,000원을 초과

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초과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합의유보

금을 15,000,000원보다 큰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쉽게 나타낼 수 있었을 것

이다.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상 이러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, 그밖에 원고와 피고 사

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. 

⑤ 오히려 이 사건 합의서 중 준공금 정산서의 내용은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에



서 감액 약속분, 레미콘대금 정산분, 기수령액을 공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

공사비잔여금을 산정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초점이 맞춰져 

있을 뿐이다. 이 사건 합의서 중 준공정산 합의서 제1, 4항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준

공금 정산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,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

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.

나) 더욱이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

사건 도급계약금액이 1,278,973,879원이고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가 

1,134,861,140원으로 그 차액은 144,112,739원(= 1,278,973,879원 – 1,134,861,140원)으

로 유보금 150,000,000원을 초과하지도 않는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

모로 보나 이유 없다. 

3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  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    이 사건 조항의 의미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임에 비추어 실공사비를 정산

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 약정된 물량이 시공되었는지 확인되면 원고가 

피고에게 유보금 150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.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

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물량을 모두 시공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

에게 유보금 150,000,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 

  나. 구체적 판단

    1)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이라고 하더라도,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

같이 이 사건 조항은 원고와 피고가 유보금 150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각 



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 실제 시공 물량에 따라 산정한 실공사비와의 차

액을 ‘정산’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 

    2)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급계약 시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은 앞서 

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,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

것이 곧 이 사건 도급계약상 약정 물량이 모두 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

없다. 

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, 위 감정인이 ‘도면대

로 물량 전부가 시공되었는지’라는 사실조회사항에 대하여 ‘수량은 전부 시공되었다’고 

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

즉, 위 감정인은 제1심에서 제출한 감정서에 도면대로 물량 전부가 시공되었는지 여부

에 관하여 도면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견해 차이를 이유로 명확한 답변

을 기재하지 않은 점, 위 감정서에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종별 규격과 수량, 그에 따른 

재료비와 노무비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역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

보면, 위 감정인의 사실조회 답변은 이 사건 공사가 준공(승인)도면대로 시공되어 완료

되었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다. 

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 

실제 시공 물량을 따져 실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 비교하여 

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한다. 

    3) 먼저,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에 관하여 본다. 

갑 제7호증의 3, 4,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각 공

사의 직접재료비는 합계 747,121,028원(= 석공사 327,454,700원 + 창호공사 



구분
금액

(원, 원 미만 버림)
산정 근거

순

공

사

비

재

료

비

직접재료비 747,121,028
간접재료비 -
작업부산물 -

소계 747,121,028
노

무

비

직접노무비 343,491,475
간접노무비 13,361,818 직접노무비 × 3.89%2)

소계 356,853,293

경

비

기계경비 470,000
산재보험료 13,560,425 노무비 × 3.8%
고용보험료 3,104,623 노무비 × 0.87%
건강보험료 -
국민연금 -

노인장기요양보험료 -
퇴직공제부금비 -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,015,186 (재료비 + 직접노무비) × 1.01%3)

환경보전비 -
기타경비 8,279,807 (재료비 + 노무비) × 0.75%4)

소계 36,430,041
순공사비 합계 1,140,404,362
일반관리비 -5)

이윤 22,299,165 (노무비 + 경비 + 일반관리비) ×  5.67%6)

원가 1,162,703,527 순공사비 + 일반관리비 + 이윤
부가가치세 116,270,352

총 합계 1,278,973,879

<표 1: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> 

306,294,000원 + 소방공사 113,372,328원), 직접노무비는 합계 343,491,475원(= 석공사 

182,324,000원 + 창호공사 52,219,000원 + 소방공사 108,948,475원), 기계경비는 합계 

470,000원(석공사)인 사실이 인정된다.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

사건 도급계약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1과 같고, 그 합계액은 1,278,973,879원이다. 

2)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제7호증의 2)상 간접노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
직접노무비 1,347,500,758원, 간접노무비 52,500,000원을 기초로 간접노무비율을 산정하면 3.89%(= 52,500,000원 
÷ 1,347,500,758원  × 100,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이다.  

3)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제7호증의 2)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원가계산서에 
기재된 재료비 2,597,159,352원, 직접노무비 1,347,500,758원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,000,000원을 기초로 산업안
전보건관리비율을 산정하면 1.01%[= {40,000,000원 ÷ (2,597,159,352원 + 1,347,500,758원)} × 100, 소수점 셋째 



구분
금액

(원, 원 미만 버림)
산정 근거

순 재료 직접재료비 611,378,168

<표 2: 이 사건 각 공사의 실공사비> 

    4) 다음으로, 이 사건 각 공사의 실공사비에 관하여 본다. 

가) 제1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따르면, 이 사건 각 공사에 소요된 직접재료

비는 합계 611,378,168원(= 석공사 243,850,500원 + 창호공사 253,162,260원7) + 전기

소방공사 27,498,167원 + 기계소방공사 86,867,241원), 직접노무비는 합계 350,128,975

원(= 석공사 189,445,500원 + 창호공사 49,560,000원8) + 전기소방공사 39,875,000원 + 

기계소방공사 71,248,475원), 기계경비는 0원이다.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

른 공사금액 산정 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공사비를 산정하면 아래 표 2와 같고 그 합계

액은 1,134,861,140원이다.

자리 이하 버림)
4)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제7호증의 2)상 기타경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,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재

료비 2,597,159,352원, 노무비 1,400,000,758원, 기타경비 30,000,000원을 기초로 기타경비율을 산정하면 0.75%[= 
{30,000,000원 ÷ (2,597,159,352원 + 1,400,000,758원) × 100,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

5)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제7호증의 2)에 일반관리비율이 ‘순공사비 × 1.5%’라고 기재되어 있으나, 일반
관리비 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일반관리비를 책정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
각 공사에 관하여도 일반관리비를 산정하지 않는다.  

6)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제7호증의 2)상 이윤의 구성비란에 ‘(노무비 + 경비 + 일반관리비) × 2.00%’라
고 기재되어 있으나,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 1,400,000,758원, 경비 340,096,290원, 일반관리비 0원, 이윤 
98,743,600원을 기초로 이윤율을 산정하면 5.67%[= {98,743,600원 ÷ (1,400,000,758원 + 340,096,290원 + 0원) 
× 100,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)인바, 위 구성비란의 이윤율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적용된 
이윤율 5.67%를 적용한다. 

7) 제1심 감정인 N이 제출한 감정서상 창호공사의 재료비 합계액이 251,649,540원(제104쪽)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
위 금액은 창호공사 중 공종명 ‘SSD1’ 공사의 재료비 1,512,720원을 누락하여 산정한 것이 분명하므로(제142쪽), 
‘SSD1’ 공사의 재료비를 더하여 창호공사의 재료비를 253,162,260원(= 251,649,540원 + 1,512,720원)으로 인정한
다. 이에 따라 직접재료비 합계액도 위 감정서에 기재된 직접재료비 609,865,448원(제46쪽)에 ‘SSD1’ 공사의 재
료비를 더한 611,378,168원(= 609,865,448원 + 1,512,720원)이 된다. 

8) 위 감정서상 창호공사의 노무비 합계액이 49,200,000원(제104쪽)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위 금액은 창호공사 중 
공종명 ‘SSD1’ 공사의 노무비 360,000원을 누락하여 산정한 것이 분명하므로(제142쪽), ‘SSD1’ 공사의 노무비를 
더하여 창호공사의 노무비를 49,560,000원(= 49,200,000원 + 360,000원)으로 인정한다. 위 감정서에는 직접노무
비 합계액이 338,044,516원(제46쪽)으로 기재되어 있으나, 창호공사의 노무비를 49,200,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
직접노무비 합계액은 349,768,975원이 되므로 계산상 명백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,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
노무비 합계액은 350,128,975원이 된다.



공

사

비

비

간접재료비 -

작업부산물 -

소계 611,378,168

노무

비

직접노무비 350,128,975
간접노무비 13,620,017 직접노무비×3.89%9)

소계 363,748,992

경비

기계경비 -
산재보험료 13,822,461 노무비 × 3.8%
고용보험료 3,164,616 노무비 × 0.87%
건강보험료 -
국민연금 -

노인장기요양보험료 -
퇴직공제부금비 -

산업안전보건관리비 9,711,222 (재료비 + 직접노무비) × 1.01%10)

환경보전비 -
기타경비 7,313,453 (재료비 + 노무비) × 0.75%11)

소계 34,011,752
순공사비 합계 1,009,138,912

일반관리비 -12)

이윤 22,553,034 (노무비 + 경비 + 일반관리비) × 5.67%13)

원가 1,031,691,946 순공사비 + 일반관리비 + 이윤 
부가가치세 103,169,194

총 합계 1,134,861,140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단가는 

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, 이 사

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상 단가가 아니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공사비를 산정하여야 

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갑 제1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

산서에 계약금액의 산정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가계산서가 이 사

9) 제1심 감정인 N이 제출한 감정서에는 직접노무비의 3.6%로 산정하였으나,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7호
증의 2)상의 간접노무비율 3.89%를 적용한다. 

10) 위 감정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.48%로 산정하였으나,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7호증의 
2)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1.01%를 적용한다. 

11) 위 감정서에는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의 0.8%로 산정하였으나,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7호증의 2)상
의 기타경비율 0.75%를 적용한다.

12) 위 감정서에는 15,525,677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,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7호증의 2)상 일반관리비가 
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공사비에서도 이를 산정하지 않는다. 

13) 위 감정서에는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6%로 산정하였으나, 이 사건 도급계약 원가계산서(갑 7호증
의 2)상의 이윤율 5.67%를 적용한다.



건 도급계약금액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조항이 ‘실제 시공 물

량’에 따라 실공사비를 산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약정이라

는 점을 고려하면 실공사비 산정 시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 산정 시 적용된 단가와 

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과 달리 실공사비 산정 

시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5)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금액이 1,278,973,879원이고 실제 

시공 물량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가 1,134,861,140원으로 그 차액은 144,112,739원(= 

1,278,973,879원 – 1,134,861,140원)이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유보금 150,000,000

원에서 위 차액 144,112,739원을 공제한 나머지 5,887,261원(= 150,000,000원 －

144,112,739원)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. 9. 29.부터 원고가 

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

일인 2022. 8. 25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「소

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

의무가 있다. 

4. 결론 

  이 사건 본소 중 469,822,7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하자보수

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, 원고의 본소 청구

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원고의 나머지 

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, 제1

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.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 



받아들여 위 인정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되, 본소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

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

므로 본소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중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별지 

[표-3] 기재 항목 –132 하자보수비 245,8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

29,835,427원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

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제1심판결과 같이 각하하기로 하여[결국 이 사건 본소 

중 470,068,547원(= 469,822,722원 + 245,825원)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

29,835,427원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

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]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 

재판장      판사 최승원

            판사 박성준

            판사 조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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